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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課題의 主眼點

80년대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개방화 자율화의 추세는 90년대에 들어와

더욱 큰 힘으로 세계 경제를 휩쓸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

이 강조되던 유럽에서도 규제완화, 민영화, 정부조직 개편, 재정지출 축소

등을 통해 정부영역을 축소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곳곳

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70년대 석유파동과 함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세계 각

국이 기존의 운영체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국가가 방대한 행정기구를 기반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곳곳에 침투하여 간

섭하는 체제는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

제구조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정부의 통제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방화 자율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선

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동참하지 못한 일부 국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충실했던 미국과, 대처 정권 이후 정부

개혁, 규제완화 등을 본격 추진한 영국과 달리 구조개혁에 뒤늦게 착수한

많은 유럽 대륙국가들은 높은 실업률과 성장의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민간을

이끌고 보호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수직적 관념이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기업인, 근로자 등 국민 모든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또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책결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입으로는 개방화 자율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는 뒷걸음을 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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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2 1세기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시급히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 운영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즉 현재 각 경제부처가 수행하고 있

는 기능을 서비스 개념에 충실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정책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官에 의한 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 경쟁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

부(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재원을 재조정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화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지난 80년대를 거

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선진국에서는 이에 맞추어 정부기능을 어떻

게 재편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

펴보고 대략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 政府의 經濟的 役割에 대한 認識의 變化

1. 政府役割에 대한 傳統的 認識

전통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 미시적인

자원배분의 조정, 거시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로 대별되어 왔다.

첫째,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이란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주체들간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당면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권

력을 기초로 사유재산권을 확립하고 경제주체들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며 시장질서와 경기규칙을 수립 집행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둘째,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경제효과, 자연독점 등

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

시된다.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은 미시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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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실시하며

공기업을 통해 독점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경우에 따라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등의 일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경제안정화는 경기대응적(anti-cyclical)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의 폭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즉 경기침체기에는 확장적, 경기상승

기에는 긴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실업감소를 위해 노력

하게 된다.

넷째, 소득재분배는 시장기구로는 달성하기 힘든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소득재분배의 주요 수단은 누진적 세율체계와 사회보장제도

로서,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준다.

그러나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제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기능, 경제안정화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2. 微視的 資源配分 調整機能에 대한 懷疑

먼저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

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보다 더 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부문

의 책임성 결여, 내재적 비효율성, 정보부족 등 세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책임성(accountability)의 결여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

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많은 경우 각 부서와 개

별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구체화되지 않은 불명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

고 정책의 사후 평가체제 역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theory)에서 말하듯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

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고 정부정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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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부문의 내재적 비효율성(internal inefficiency)은 공공부문의 독점

적 성격에 기인한다. 공공부문을 대체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쟁상대

가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요

인이 작다 . 이에 더하여 공무원 조직의 폐쇄적 인사제도는 民官의 인적교

류를 제약하여 공공부문의 독점성을 강화시킨다.

셋째, 공공부문의 정보부족은 경제구조가 복잡다기화하고 그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가간 경제적

장벽의 하락, 경제규모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은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능력

을 앗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증가는 정부의 조세징수

능력을 감소시키며,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규제와 간섭이 적

은 곳으로 인력과 자본이 몰려가고 있고, 거래기법의 발달로 정부의 통제에

서 벗어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경제운영은 그 부작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원과 보호를 통한 특정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여건의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과잉투자를 낳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정부규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인체계를 왜곡하고 규

제 회피비용을 증대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욱 더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비

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며 민간보다 우월한 정보력을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시장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정부실패와 더불어 정부의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두번

째 요인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이다. 시장은 외부경제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종종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교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 때문에 굳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확립

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하는 경우, 조세정책 등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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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더라도 외부경제효과의 문제가 상당 부분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의 핵심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

첫째, 기술진보 및 시장확대의 결과 자연독점이 사라지고 있으며, 독점이

유지되는 분야에서도 시장진입의 벽이 낮아지면서 경쟁성(contestability)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독점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대표적 독

점사업으로 여겨지던 통신사업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둘째, 많은 공공재가 비공공재로 전환되고 있다. 일례로 소비의 비배제

성(non-excludability)과 비경합성(non-rivalry)으로 인해 공공재라 여겨지던 공

중파 방송의 경우, 전파해독장치(unscrambler)를 이용해 가입자에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 또 치안서비스의 경우, 현재 미국에는 사설 치

안인력이 공공 치안인력보다 3배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또 공공재라

하더라도 그 공급을 정부가 반드시 직접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일부 州에서는 민간회사에 사회복지서

비스의 공급을 위탁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

한편 WTO 등을 통한 국가간 정책조율의 확대는 정부가 자의적이고 재량

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고 있다. WTO는

국가간 협상의 대상을 공산품교역으로부터 농산물, 서비스업(통신, 금융),

직접투자 등으로 확대시켰으며, 더 나아가 산업지원, 노동, 경쟁정책, 과학

기술, 환경 등 국내정책까지도 협상의제로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한 국제교역규범의 수립을 위해 각국의 국내정책을 국제적 기준에 맞

추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간 국내정책에 대한 상호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정책과정

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하고 시장기구의 보다 효율적 작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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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정부의 미시적 시장개입이 점차 불필요 불가능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

은 경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세계 102개 국가의 경제자유도와 성장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경제자유도

가 높을수록, 즉 정부의 시장개입이 작을수록 성장률과 소득의 절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유럽 11개국의 규제정도와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규제가 심할수록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102개 국가의 경제자유도와 1인당 소득 및 경제성장률

자료: Gwartney, Lawson, and Block,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1996,, Vancouver,

B.C.: Fraser Institute.

경제자유도 F- F D C B A

1994년 1인당 GDP

(1984년 불변가격 달러)
1,650 3,068 3,784 7,888 13,659 15,834

1980∼94년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 (%)
-1.3 0.8 1.3 1.5 2.0 3.3

[도 1] 유럽 11개국의 경제규제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

주: 성장률은 15∼64세 인구 1인당 민간부문 실질생산 연평균 증가율(1981∼93년).
자료: Koedijk and Kremers, Market Opening, Regulation and Growth in Europe, Economic Policy ,

Octo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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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선진 각국은 80년대 이후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화와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 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의적인 개입에서 탈피하여 간접적이고 규칙에 근거한 개입으

로 전환함으로써 미시경제정책을 보다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인 방향으

로 순화하려는 노력은 OECD를 중심으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 선진국에서는 경제자유화와 규제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및

기능의 재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규제담당기

구 자체를 축소 또는 폐지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규제담담기구의 개편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규제철폐는 지엽적인 분야에 국한되고 덩어리 규제는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집행

기관인 미국 항공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 CAB)의 경우 80년대초 위

원장인 Alfred Kahn의 주도 아래 노선 및 가격규제의 철폐와 동시에 스스로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기능을 정책입안기능과 정책집행기능으로 구분하고 후자

에는 민영화, 민간위탁 등 경쟁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민영화는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 남미 등 개도국에서도 80년대

이후 대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3. 經濟安定化 機能에 대한 懷疑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기능과 마찬가지로 경제안정화의 수단인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80년대를 거치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각국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확장적 통화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 즉

급격한 물가상승과 그 이후의 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증가의 폐해를

절감하였다. 미국에서는 80년 13.5%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이 긴축적 통화정

책의 결과 83년 3.2%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실업률은 7.2%에서 9.5%로 증

가하였으며, 영국도 같은 기간중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 그 이후 통화정책

의 일차적 목표는 경기진폭의 완화가 아닌 물가안정에 두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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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정책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은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자유변동환율제

도로 이행하는 추세에 있다. 84년말 당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8%에 불과했으나 1994년말에는 33%로 증가했으며, 반면 고정환율

제도를 택하는 나라는 63%에서 39%로 감소했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경기예측 및 정책효과측정의 불확실성, 예산편성부

터 집행에 이르는 시차(lag) 등으로 인해 경기조절기능에 한계가 있음이 밝

혀졌다. 경제를 미세조정(fine-tuning)할 수 있다는 환상은 사라지고 있으며,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가 균형상태에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

는 것이 최상의 방안임이 인식되고 있다.

4. 所得再分配 機能에 대한 懷疑

선진 각국에서는 기존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낳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높은 한계세율은 근로의욕과 투자

의욕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로 사용주들이 근로자 고용을 기피함에 따라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머

물고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유럽 대륙국가에서 중요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2> G7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

(%, 시간; 1991∼95년 평균)

주 : 1) 15∼64세 인구에 대한 총 취업자수의 비율.

2)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산방식을 표준화.

3 )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

4 )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업자 비율.

5 ) 1991∼94년 평균.

자료 : OECD, OE CD E mp loy m ent Outlook , 1996, OE CD E conom ic Outlook , 1996. 12.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카나다

노동참여율1 )

실업률2 )

연간 근로시간3 )

장기실업자 비율4 )

76.7

6.5

1,941

10.2

76.0

2.6

1,9505 )

16.9

70.0

6.7

1,588

39.4

66.8

11.1

1,645

38.3

58.7

10.8

...

61.3

74.8

9.5

1,734

39.1

76.3

10.5

1,72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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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政府 基本役割의 强調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제반역할과 능력에 대한 회외가 제기되는 가운데

에서도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첫째, 사유재산권의 확립,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 부패척결 등 기본적인

법 제도적 틀의 완비는 투자유인을 증대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실제로 97년 세계은행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는 69개국을 비교분석한 결과 정부의 이러한 기본역할과 투자율 및 성장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제사회

여건의 조성은 민간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둘째, 경쟁을 창달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기의 규칙

(rules of the game)을 수립 집행하는 일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독점규제와 담합근절을 통해 공평한 경기의 場(a level playing field)

을 구축할 필요가 매우 크다. 또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보험을

철폐하고 퇴출장벽을 낮춤으로써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해야 한

다 . 이러한 경쟁여건의 제고는 은행여신에 기초한 재벌의 과도한 사업팽창

을 억제하고,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적투자를 촉진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협동적인 노사 분위기를 유도하는 지름길이다 .

셋째, 사회간접자본, 환경정화시설, 기초교육 등 공공재를 공급하고 안정

적인 거시경제여건을 구축하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

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재의 공급이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으나 일

차적인 역할은 정부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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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主要 先進國의 政府改革 事例

미국,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80년대 이후 정부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1. 美國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신뢰와 경쟁원리의 철저한 적용

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유지해 왔다 . 정부는 독과점금지법을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경쟁여건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 안정적 통화운용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한 자기

변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80년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 들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노

동시장의 유연성과 상품시장의 낮은 진입 퇴출장벽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조

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경쟁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80년대 이후 규제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규제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레이건 대통령은 관리예산처(OMB) 내

에 정보규제국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도모하였다.

93년에 취임한 클린턴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였다. 99년까지 연방공무원을 12% 감축하고, 일선 집행사무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반면 본부의 규모를 축소하며, 각 정부기관의 대국민서

비스기준을 확정하는 등의 계획을 공표하여 시행하였다. 또 94년 말에는

정부재창조 제2단계를 선언하고 기능의 통폐합, 기능과 권한의 하부이양,

경쟁도입(민영화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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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민간위탁 등 대체적 서비스

공급(Alternative Service Delivery: ASD)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ASD는 현

재 공공사업,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예술사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부표 1). 지방정부들은 또한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 목

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실적평가, 품질향상서클(quality circle) 등

각종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의 통해 생산성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2. 英國

19세기 세계 제일의 경제력을 보유하였던 영국은 20세기에 들어와 소위

영국병이라 불리던 지속적인 생산성의 하락과 수출시장의 축소를 경험하였

다 . 영국병의 원인은 정부주도의 산업육성 정책,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

화, 강성 노조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있었다. 특히 공기업 부문

의 비중은 70년대말 GDP의 10%에 달했다.

79년 보수당 집권 이후 영국 정부는 강경한 대노조 정책을 실시하는 한

편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재정지출 삭감, 조

직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민영화 과정에서 정

부는 석유공사, 항공회사, 전신전화회사, 재규어, 롤스로이스 등 주요 공기

업을 차례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예산을 절감

하였을 뿐 아니라 노조의 영향력도 축소시킬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또한 80∼9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의 25%를 감축하였다. 이

와 함께 정책조정기능과 구분되는 행정집행기능을 사업소 형태의 부처내

별도조직(Next Steps Agency)으로 개편하여 사업소장에게는 인력, 보수, 예산

등 경영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엄격한 경영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는

정부조직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각종 사업소의 전체 인력규모는 94년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63%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보다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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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헌장(Citizen s Charter)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각 정부기관은 시민헌장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이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

여 성과측정의 지표로 사용한다 .

또 교육, 의료, 공공주택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문

의 경우 무상교육의 원칙은 유지하되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줌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촉발하였다.

영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중앙 주도의 개혁안을 추진하였다. 먼저

80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강제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CCT)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블루칼라 업무를 대상으로 시작되

어 점차 화이트칼라 업무로 확대된 동 제도하에서 지방정부는 민간기업들

이 참여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권을 획득하게 된다 .

이는 지방정부 조직에 직접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중앙정부는 또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교부금 체감제도,

경상 및 자본지출 통제제도 등을 실시하였고, 지방감사원(Audit Commission)

을 설립하여 지방정부의 회계 및 재무감사와 더불어 업무실적 평가 및 지

도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영국 경제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 60∼79

년중 1인당 제조업생산 증가율은 선진국 가운데 11위에 불과했으나 79∼94

년중에는 2위로 부상하였다. 영국의 개혁은 그 후 다른 유럽국가에도 전파

되어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을 낳았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50년대 중반 1인당 GNP가 세계 5위에 이르렀으나 70년대의

석유파동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80년대 초반에는 20위 밖으로 밀

려나게 되었다. 정부는 임금 및 물가동결,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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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경제에 깊숙히 개입하였고 특히 70년대 말에는 Think Big 이라

는 슬로건 아래 에너지 분야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던 84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정부개혁에 착수하였다 . 금융 및 외환분야에서는 2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자율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수출입에 있어

서도 수입장벽 및 수출보조금을 대폭 축소하였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80

년대 초반 선진국 가운데 가장 규제가 심했던 나라에서 80년대 후반에는

가장 규제가 적은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또 정부지출은 85년 GDP의 45.6%

에서 94년 35.7%로 하락하였다.

정부부문에 있어서는 정부조직, 인사제도,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편을 통

해 경쟁을 도입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조직을

정책입안부서와 정책집행부서로 분리개편하고 후자를 사업부서화, 공기업

화, 또는 민영화함으로써 85∼94년 기간중 중앙부처 공무원의 53%를 감축

하였다. 인원감축의 대표적 사례인 교통부의 경우 직원이 4,328명에서 57

명으로 감소하였다.

[도 2] 뉴질랜드의 교통부 조직개편

교통부 장관

교통부

사업부서(COEs) 공기업 (SOEs)

항공국 육운안전국 철도공사 차량검사소

항만국 교통사고조사위 항공통제공사 기상대

도로국

이와 함께 공개채용, 3∼5년 계약, 성과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사무차관은 국회의원인 장관에 대해 행정전문가로서

엄격한 책임을 지는 반면 인사, 조직, 예산 등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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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다.

또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예산제도 및 발

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소비세를 도입하고 개인소득세(최고한계

세율 57%→33%, 6단계→2단계) 및 법인세(45%→33%)의 세율을 인하 및 단

순화하여 저축과 투자유인을 강화하였다.

90년에 집권한 국민당 정부는 그 동안 미진했던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지

출 축소 및 재정건실화를 추진하였다. 사실 노동당 정부의 여러가지 개혁

에도 불구하고 80년대말, 90년대초 뉴질랜드 경제가 쉽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분야의 개혁이 지연되었던 데 있다고 지적된다. 뉴질

랜드 경제는 93년과 94년에 강한 반등세를 보였으며 금년과 내년에는 3%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日本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폭락과 더불어 92년에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은 아직까지도 쉽게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하시모토 일본 수상

은 이러한 장기불황이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즉 정부간섭 및 규제의

만연과 비탄력적인 시장구조에 기인한다고 보고 취임과 더불어 금융 행정

경제구조 재정 사회보장 및 교육의 6대 개혁을 정권의 지상과제로 내걸었

다 .

하시모토 수상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하는 행정개혁은 행정의 슬림

화 효율화 투명화라는 기본이념 하에 2 1세기형 행정기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2 1세기 국가기능 , 행정기관 재편 , 수상

실의 기능강화 의 3개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96년 12월 25일 임시 각의에서

97년부터 4년간의 행정개혁의 실행계획을 나타내는 행정개혁 프로그램 을

결정하였다.

먼저 정부기능은 하시모토 비전 에 의거하여 국가존속, 국부증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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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교육 문화의 4개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부처수를 현행 22개에서

10개 정도로 반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98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

출하여 법안성립 후 늦어도 5년 이내, 가능하면 200 1년 1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무원제도조사회(총무청)에서 검토안을 작성하

여 98년도 이전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지방이관,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통해 중앙공무원 85만명 중 4만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추진계획(95∼97년도)을 재개정하여 정보통신, 물류,

금융, 토지 주택, 고용,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의 규제를 계획적으로 완화 폐

지하는 한편,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안을 국회에 제

출할 예정이다.

5. 先進國 政府改革의 示唆點

선진국의 정부개혁은 시장기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정부

조직의 축소를 통해 시장기구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국가가 경제 각 분야에 깊숙히 개입하여 민간을

통제하고 이끌어 나가는 일은 너무나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 국가주의(statism)의 전통

이 강하게 남아 있는 프랑스와 勞 使 政의 합의체제가 뿌리박혀 있는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개혁이 아직 지지부진한 형편이지만 이들도 자유

화 개방화의 세계적 추세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부개혁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직접

적 시장개입을 지양하기 위한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조직의 재

구성과 인력감축만을 추구한다면 정부개혁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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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개혁은 조직운영방식의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권한

의 하부이양, 계약제와 실적평가제도의 도입, 실적급의 확대, 인사제도의 개

방화,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시민헌장의 제정, 설문조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각 부서와 개별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정부개혁은 정치지도자의 확고한 신념과 일관된 전략, 그리고 뛰어

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 이는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지도자는 그 자신이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의 신봉자이어야 하며, 시장경

제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개혁이

초래할 단기적 비용을 감내할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

국의 대처 수상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Ⅳ . 우리의 狀況點檢과 問題認識

1. 經濟政策運營方式의 問題點

우리나라는 80년대초 경제안정화와 자유화를 시작한 이래 90년대에는 국

제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경제자유

도가 신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많은 정책담당자들은 아직도 개

발연대의 사고에 얽매여 규칙보다는 재량을 선호하고 있다. 또 대외개방과

규제완화 등 간접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인 보호 육성 지원을 통해 산업경

쟁력을 키우려는 가부장적 산업정책의 전통이 남아 있다.

한편 국민들은 시장의 자율기능과 창조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거래를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

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정부의존적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 . 중소기업은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는 듯이 행동하며, 일부

대기업은 공공연히 정부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을 요구한다. 정부가 많은 것

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부 자신이 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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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다 . 정부는 하루 빨리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자신의 역할

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생산자단체를 통한 담합이 공공

연히 행해지고 있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독점적 수입권 보장 등 명시적 암

묵적 수입규제가 잔존하여 시장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나눠먹기식 입찰거래, 가격 및 물량담합, 임금담합 등에 대

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독점수입권을 철폐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확

대할 필요가 있다 .

<표 3> 사업자단체 현황 (총 3 ,448개)
(%)

주: 1995년말 현재.

설립시기별
1970년 이전 1971∼80년 1981∼90년 1991∼95년

14.6 7.1 18.1 60.2

설립근거별
중소기업법 기타 특별법 민법 임의단체

19.3 42.8 33.2 4.1

구성사업자

규모별

10인 이하 11∼50인 51∼100인 101∼500인 501∼1,000인 1,000인 이상

15.0 30.4 15.9 23.8 5.2 9.0

한편 진입 및 퇴출장벽의 잔존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기업의 진입과 부실

기업의 퇴출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 및 퇴출장벽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기업과 은행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암묵적 보험을 철폐하고

기업인수 합병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이처럼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강조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법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말

고, 법이 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집행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법을 제정하는 일만큼

이나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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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政構造上의 問題點

가 . 經濟行政組織과 機能

그동안 정부의 기능변화 요구에 따라 크고 작은 행정구조의 개편이 이루

어져 왔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4차에 걸쳐 조직

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경제정책 운영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외국에서 진행중인 정부혁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축소되

어야 할 기능과 확대되어야 할 기능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부처간

의 수평적 업무조정을 넘어선 과감한 민영화, 민간위탁(contracting-out), 외주

(outsourcing) 등의 수직적 기능조정도 부족하였다.

<표 4> 문민정부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

시기 주요내용 조직축소 정원감축

1차 개편

(1993. 3)

체육청소년부 문화부 통합 (문화체육

부 신설)

동자부 폐지 및 상공자원부 신설

2부 3실

7담당관 12과

139명

2차 개편

(1994. 1∼11)

28개 부처의 자율적 기구 인력 감축 1실 3국

11심의관 35과

212명

3차 개편

(1994. 12)

기획원과 재무부 통합 (재경원 신설)

공정위 독립

건설부와 교통부 통합 (건교부 신설)

상공자원부를 통산부로 개편

체신부를 정통부로 개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기능 강화

1부 1처

(직위감축:

장 차관 5,

차관보 5,

국장 26,

과장 115)

1,002명

4차 개편

(1996)

중소기업청 신설

해양부 신설

우리나라 경제행정조직이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본부 본청 등 중앙조직 외에 다수의 하부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부

표 2). 예를 들어 복지부의 경우 총정원 4,171명 가운데 본부에 배치된 인

원은 509명이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346명), 국립의료원(837명), 국립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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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926명) 등에 다수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농림부(4,679명)의 경우에도

본부(633명), 국립농산물검사소(1,532명), 농업통계사무소(1,912명)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11개 경제부처 전체로 보아 전체 정원 9만2천명 가운제 본부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은 1만명이고 나머지 8만2천명은 하부조직에서 근무

하고 있다.

각 중앙부처는 또한 많은 수의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다(부표 3). 96년

현재 정부투자기관, 공단, 협회 등 정부산하단체는 261개이며 고용인원은

28만명, 예산은 10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산하단체는 운영상의 신축성 확보로 효율성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

으나, 역할 책임 자율권 등이 미정립된 상태에서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의 요

인이 되고 있다. 낙하산식 인사,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장, 감독기관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 예산운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통제기구가 결여되어 있어 체계적인 현황파악 및 평

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예산외로 운영하는 기금과 관련된 각종단

체이다. 기금관련단체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여 50

여개에 이르는데, 이 중 기금운영 및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는 96년

현재 총 36개로서 3만여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있다(부표 4). 이들 36개 단

체는 기금관리 주관기관(29개, 기타기금), 기금 위탁관리기관(6개, 공공기관),

기금 출연기관(1개)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시 매우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만 한정해 보면, 동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은 총 28개이고 인력규모는

3,800명 수준이다(부표 5).

부처별로 독립된 출연연구소를 운영하는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예산 인력

의 낭비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종합연구가 미흡하고 연구의 중립성 객관성

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 연구소가 종합적인 관점보다는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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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부처에서는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정책수요에 부합하지 못하여

연구소 운영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연구기능이 정부기능에 포함되

어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부처의 자체적인 연구기능이 미흡한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출연연구소는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연구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보

장받기 원하고 있다. 해당 부처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또는 학자적 양심

과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것인가는 종종 쉽지 않은 선

택의 문제를 제기한다 . 보다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의 조성은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꼽는 첫번째 요구사항이다.

나 . 運營方式

정부 등 공공부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인사 보수제도에 있어서는 행정고시, 신분보장,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며 경쟁억제적인 체계가 고착되어 있으나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능력과 실적보다는 연공서열과 大過

없는 직무수행이 중시되는 유인체계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저

해하고 있다. 현재 보수의 대부분은 연공급이고 실적급은 극히 일부에 불과

하여 노력과 보상간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표 5).

또한 부서별 업무성과를 명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

지 않다. 현재 업무성과는 예산설명자료, 결산개요(업적편) 등에 단편적,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 . 中央-地方間 機能 및 財源配分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

앙-지방간, 광역-기초단체간 기능 및 재원배분상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사무의 중앙집중, 행정기관간 업무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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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무원 임금체계의 구성

(%)

자료: 진재구, 공무원 보수결정원칙 및 기준의 설계 , 1995, 한국행정연구원.

임금체계

공무원

연공

자격급
직무급 실적급 생활급 합계

9급입직

공무원

입직시 71 5 24 100

45세경 80 3 17 100

퇴직시 82 6 3 9 100

7급입직

공무원

입직시 73 5 22 100

45세경 79 7 3 11 100

퇴직시 79 12 9 100

5급입직

공무원

입직시 72 12 5 11 100

45세경 77 13 10 100

퇴직시 79 14 7 100

비효율적 업무배분, 관련법규의 불명확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총무

처 조사(94년)에 따르면 1만5천여개의 국가사무 중 지자체의 지방사무는

13%에 불과하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간, 또는 상위-하위지자체간 업무가 중복되어 행정

낭비와 책임회피를 초래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광역에서 기초로, 또는

기초에서 광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함께 동위법

령의 충돌, 하위법의 상위법 저촉, 법규의 비현실성 등도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방에 배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이 불

명확하며, 지방으로의 이양을 검토해야 할 기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별지방행정기구가 담당하는 사무는 조세(국세, 관세), 공안(경찰, 검찰,

교도), 현업행정(체신, 철도), 노동, 통계, 기상, 병무, 환경, 항만관리 등이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중 광역세 기초세간의 불균형,

지방교부세의 세율 및 재원배분기준, 보조금제도의 개선 등이 지속적인 문

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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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主要檢討課題

1. 經濟政策運營方式의 改善

현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정책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먼저 미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시장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간섭을

대폭 축소하고 정책운영방식을 재량주의에서 규칙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또 생산자 중심의 보호 지원 육성시책을 철폐함으로써 민간의 정부의존적

행태를 불식시켜야 하며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 집

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창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진입 및 퇴출장벽을 낮춤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사유재산

권(지적재산권 포함)을 확립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부패를 척

결하여 투명한 경제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또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화에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출증가율을 둔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재 시점에서 다소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

험제도의 재정건실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政府의 役割과 機能 再定立

경제정책 운영방식의 개선과 함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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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經濟部處의 役割과 機能 再定立

경제부처의 역할 및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

는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산자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

의 관점에서 각각의 기능을 평가하고 서비스 개념에 보다 충실하도록 기구

를 개편해야 한다. 한편 집행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민

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사업부서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

이와 관련하여 시장성 검토(market test)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 시장성 검토란 각 정부업무에 대해 ①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② 반

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③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④

정부가 수행할 경우 효율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등의 기준에 따라 재검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성 검토에 따라 구체적 운영형태, 즉 공조직으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민간위탁, 공공/민간 경쟁입찰,

민영화를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부서화란 정부조직을 사업소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소장은 인사 및 재정운영상의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대신 질적 양적인

서비스목표의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민간위탁은 일정기간 동안 민간회사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임하는 것이다 .

민영화와의 차이점은 공공기관과 민간회사간에 계약에 따른 상호 의무관계

가 성립하며 일정 계약기간이 전제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다시 공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고 서비스 공급을 위임하게 된다.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public/private competitive process)란 경쟁입찰을 통

해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하되, 공공기관이 민간회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

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쟁입찰의 결과 민간회사가 공급자로 선정

되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이 공급자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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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서류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영국의 강제경쟁입찰

제도).

업무의 구체화 가능성이 높을수록, 또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사업부서화

→ 민간위탁 (또는 공공/민간 경쟁입찰) → 민영화가 적합하다.

민간위탁이나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를 추진할 때에는 입찰과정을 투명

화하고 유효경쟁을 촉진하며 입찰자들 사이의 담합을 방지함으로써 공정성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통제를 통해 계약의 성실

한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도 3] 정부조직 개편과 경쟁도입을 위한 기능분석

부처기능의분리

정책기능 집행기능

← 시장성테스트

정책목표별조정

정부책임 민간책임

부처통폐합 재구성
민영화

정부직접수행 계약수행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민간위탁 공공/민간경쟁입찰

나 . 組織運營上의 責任性과 自律性 提高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해당 조직의 자율성과 책

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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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담당기구가 국회의 통제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공

공성 책임성이 약화되고 전보다 더 많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장을 선임함에 있어 업무성과를 명

시적으로 반영하는 계약제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업무성과를 측정

하기 위한 생산성지표는 투입(input) 뿐 아니라 산출(output), 성과(outcome)

등 결과(result)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 각 부처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을 유도하며, 희망하는 부처에 대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타부처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

다 . 이와 함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요

자의 요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표 6> 투입 산출 성과의 의미와 사례

의미
사례

소방업무 거리청소업무

투입

일정기간 동안 사

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자원의 양

소방서에 배정된 예산, 소방

공무원의 수, 소방차의 대수

등

환경미화원의 수, 거리

청소차의 운영비 등

산출

일정기간 동안 수

행된 업무의 양

소방차 출동 건수, 화재신고

후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 화재예방 점검 회수 등

청소한 거리의 길이, 수

거한 쓰레기의 양 등

성과
업무를 통해 달성

한 효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감소

액, 화재발생률 감소 정도 등

거리의 청결도

한편 산출예산제도와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명확한 비용측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산출예산제도란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

는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제시하는 예산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식

부기방식의 현금주의 회계방식에서 탈피하여 복식부기방식의 발생주의 체

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은 정부부문의 비

용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첩경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각 정부조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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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등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직원채용, 배

치, 승진 등에 관한 관서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예산의 전 이용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는 대신 성과에 기초하여 예산총액을 배정함으로써 책임경영체

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 . 人事 및 報酬制度의 改編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직업이동성을 제약하는 폐쇄적 인사제도와

경쟁억제적인 유인체계를 상당 부분 개편해야 한다. 개방형 인사제도의 도

입을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서 신분보장제도의 완화와 행정고시제도의 개선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성과가 부진한 공무원은 방출하고 우수한 능력

을 가진 민간인은 필요에 따라 언제나 정부부문에 영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적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많은 공무원들은

실적급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

적평가의 어려움에도 기인하지만 균등지향적 비경쟁적 조직풍토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 및 책임경

영체제를 확립하고 성과측정체계를 구축하여 결과중심 실적중심의 업무분

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민영화, 민간위탁,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 등을 통

해 직접적으로 경쟁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 또는 팀 단위의

실적측정과 포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라 . 中央-地方間 役割 再定立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중앙-지방간, 광역-기초단체간

기능 및 재원배분을 대폭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

zation)의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간(local to local)의 협력 제휴관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한

다 . 특히 지방에 배치된 국가기관도 일부 지방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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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 지방세, 광역세 기초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지방의 징

수노력과 예산절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해야 한

다 . 복잡다기한 보조금 및 양여금 체계를 정비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

환하고 교부금은 인구와 경제능력에 따라 균등배분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5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은 국가가 지방에 재원, 권한, 경제전문가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자체

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시민헌장(Citizen s Charter)의 제정, 사업부서 확대,

민간위탁의 활성화 및 공공/민간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등은 지방정부가 주

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영효율화 방법이다 .

Ⅵ . 結論

21세기에 國富를 좌우하는 요소는 자연환경, 사회간접자본, 법과 제도 등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요소 (imm obile factor )가 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사

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 이 가운데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법

제도적 여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참조로 보

다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강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21세기를 맞이하

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직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수평적인 부처간 업무조정을 통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

을 통합해야 할 뿐 아니라 각 경제부처의 정책입안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각각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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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안기능은 생산자 중심에서 서비스 개념에 보다 충실한 소비자 중

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정책집행기능은 민영화, 민간위탁, 사업부서화 등

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 특히 복잡다기한 산하조직에 대

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감한 재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 보수제도를

혁신하여 정부구성원들 사이에 경쟁과 효율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성과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실적급을 확대하는 한편 폐쇄적 인사제

도를 개방형으로 개편함으로써 능력과 노력에 따라 상응한 대접이 제공되

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서 탈피하여 과감한 제도개편을 통해 최상의 행정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때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

현 시점에서 시급한 일은 앞에서 제시한 방향에 입각하여 분야별로 정부

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

금까지 검토된 2 1개 국가과제 가운데에서도 많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부

표 6>은 이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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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미국의 카운티 및 자치단체의 외부공급 활용현황 (1992년)

(%)

주 : 1) 조사대상 카운티 및 자치단체 중 정부가 서비스 공급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곳의 비율.

2) 민간 등 정부외 공급에 부분적으로 의존(부분공급)하거나 전적으로 의존(일괄공급)하는 곳의 비율.

3) ( )안은 1982년도.

자료 : Rowan Miranda and Karlyn Andersen, Alternative Service Delivery in Local Government,

1982-1992, Municip al Yearbook, Washington : International City /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26∼35.

사업종류
정부내

일괄공급
1)

정부외 공급
2 )

부분공급 일괄공급 계

공공사업 및 교통

주거지역 쓰레기 수거

상업지역 쓰레기 수거

쓰레기 처리

도로 보수

교통신호등 표지판 설치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47 (48)3)

23 (28)

31 (35)

43 (65)

44 (53)

16 (53)

10

22

12

52

45

24

44

55

57

5

11

60

53 (52)

77 (72)

69 (65)

57 (35)

56 (47)

84 (47)

공익사업

전기

가스

32 (....)

12 (....)

2

3

65

85

68 (....)

88 (....)

공공안전

범죄예방 및 순찰

화재예방 및 소방

응급차

88 (74)

70 (69)

33 (30)

8

9

9

4

20

58

12 (26)

30 (31)

67 (70)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탁아소 운영

노인복지서비스

병원 운영 및 관리

마약 및 알코올중독 치료

6 (7)

21 (18)

8 (16)

7 (13)

14

45

4

17

80

34

88

76

94 (93)

79 (82)

92 (84)

93 (87)

문화예술

문화예술사업 운영

박물관 운영

17 (11)

19 (21)

39

12

45

70

83 (89)

81 (79)

보조서비스

건물 및 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법률서비스

65 (73)

56 (63)

38 (41)

32

36

25

2

8

37

35 (27)

44 (37)

6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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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11개 경제부처의 인원 및 조직

부처 조직

공정거래위원회(384)

재정경제원(1,006) 본원(808), 세무대학(92), 국세심판소(106)

- 조달청(1,101) 본청(561), 중앙보급창(137), 지방조달지청(406)
- 국세청(17,838) 본청(732), 세무공무원교육원(84), 국세청기술연구소(39),

서울지방국세청(4,204), 지방국세청(12,807)
- 관세청(4,551) 본청(343), 관세공무원교육원(32), 중앙관세분석소(34),

서울세관(463), 김포세관(797), 부산세관(749), 인천세관(328) 등

- 통계청(1,341) 본청(445), 통계연수원(30), 통계사무소(866)

과학기술처(521) 본처(341), 국립중앙과학관(145), 대덕단지관리소(35)

- 기상청(1,013) 본청(271), 기상연수원(7), 기상연구소(59), 지방기상청(584) 등

농림부(4,679) 본부(633), 국립농산물검사소(1,532), 농업공무원교육원(62),

국립동물검역소(241), 국립식물검역소(299),

농업통계사무소(1,912)

- 농촌진흥청(2,740) 본청(377), 농촌과학기술원(399), 수의과학연구소(149),

농업기계화연구소(124), 원예연구소(276), 잠사곤충연구소(129),

축산기술연구소(411), 농촌생활연구소(59), 작물시험장(181),

호남농업시험장(134), 영남농업시험장(135),

고령지농업시험장(64), 제주농업시험장(50), 종자공급소(193),

한국농업전문학교(59)

- 산림청(1,657) 본청(205), 임업연구원(321), 임목육종연구소(122),

임업연수원(54), 산림항공관리소(76), 지방산림관리청(879)

통상산업부(978) 본부(761), 광업등록사무소(38), 수출자유지역관리소(78),

광산보안사무소(58), 무역위원회사무국(43)

- 중소기업청(942) 본청(242), 국립기술품질원(334), 요업기술원(49),

지방중소기업청(170), 지방중소기업사무소(96)

- 특허청(760) 본청(650), 심판소(19), 항고심판소(38), 국제특허연수원(53)

정보통신부(36,048) 본부(614),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111), 전파연구소(174),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466), 중앙전파관리소(730),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104), 체신청(33,849)

환경부(1,373) 본부(419), 국립환경연구원(214), 환경공무원교육원(37),

환경관리청(68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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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11개 경제부처의 인원 및 조직 (계속)

주: 1997년 3월 1일 현재.

( )안은 정원.

부처 조직

보건복지부(4,171) 본부(509), 식품의약품안전본부(346), 국립의료원(837),

국립보건원(169), 국립사회복지연수원(62), 국립정신병원(926),

국립소록도병원(226), 국립재활원(168), 국립결핵병원(339),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21), 지방식품의약품청(325),

국립검역소(243)

노동부(2,788) 본부(402), 노동연수원(35), 중앙고용정보관리소(63),

지방노동청(2,074), 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25),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160), 최저임금심의위원회사무국(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15)

건설교통부(3,812) 본부(832), 국립지리원(154),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37),

국립건설시험소(89), 지방국토관리청(1,813),

제주개발건설사무소(74), 홍수통제소(151),

서울지방항공청(225), 부산지방항공청(241),

항공교통관제소(14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30)

해양수산부(4,466) 본부(563), 국립수산진흥원(1,038), 국립해양조사원(242),

국립수산물검사소(205),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55),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390), 지방해운항만청(1,766)

어항사무소(45), 해난심판원(91), 항로표식기지창(71)

계(92,169) 본부 본청 본원(10,092), 기타(8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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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유형별 정부산하단체 현황

(명, 억원)

주: 1) 심의 의결기관 및 지도 감독기관 불포함.

자료: 김병섭 김근세 이창원 조경호, 정부조직개혁의 방향 및 과제 , 1997년도 하계학술대회, 한

국행정학회.

정부산하단체
1993 1996

개수 정원 예산 개수 정원 예산( 97)

정부투자기관 23 177,359 447,005 18 144,943 620,965

공단, 사업단, 재단 등

공공사업집행기관
26 20,465 50,385 32 25,763 185,156

연구 교육기관 48 15,154 10,496 51 17,903 19,319

금융기관 9 9,228 36,296 10 20,756 39,583

의료기관 4 6,417 2,969 9 14,792 11,013

언론기관 2 6,715 7,190 2 6,568 11,449

심의 의결기관 4 5 396 274

지도 감독기관 3 3 1,463 795

문화 학술 복지기관 12 2,071 3,153 10 1,920 35,005

상호부조기관

- 공제회 형태

- 조합형태

- 협회, 협의회 형태

- 연맹형태

- 중앙회, 연합회 형태

- 후원회, 진흥회 형태

- 회의소 형태

72

5

6

43

5

9

3

1

797

1,272

449,8

390

25,537

65

315

5,635

1,016

1,674

390

25,727

26

24

110

5

11

65

5

20

3

1

887

2,111

6,884

744

29,499

54

292

15,087

4,174

4,046

158

53,049

33

45

기타 특정공적기능 수행기관 9 5,712 2,595 11 9,454 13,786

계 212 275,9951) 594,5811) 261 284,429 1,0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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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기금관련단체 현황
(명)

기금관련단체 기금명 인 력(1996)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신용보증기금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잠사회

축협(중앙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대한염업조합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자복지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공단

방송문화진흥회

도로교통안전협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장학회

한국수출보험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새마을금고연합회

한국과학재단

기

타

기

금

기술신용보증

신용관리

신용보증

인삼사업진흥

법률구조

사학진흥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잠업진흥

축산발전

가스안전관리

중기창업 진흥

중기공제사업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염안정

교통안전

기능장려

중기근로자복지진흥

국제교류

참전군인등 지원

방송문화진흥

도로교통안전협회

새마을국민

사립학교교원연금

한국장학

수출보험

공무원연금

새마을금고안전

한국과학재단

988

158

2,089

317

251

25

910

145

18

3,779

841

708

336

15

60

1,395

3,566

1,181

73

2,684

25

1,898

220

389

21

273

626

873

114

해외건설협회

정보통신연구관리단

한국종합기술금융

임업협동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

공

기

금

해외건설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산림개발기금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50

66

164

501

2,166

1,098

314

36개 단체 2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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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사회과학분야 국책연구기관 현황
(억원, 명)

주: 1)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포함.

2) 한국국방연구원 예산 불포함.

3)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인력 불포함.

1. 정부출연기관

소관부처 연구기관 96 예산 인 력

과기처

건설교통부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농수산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재경원

통상산업부

총무처

통일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청소년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1)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104
76
35
67
64

-
36
54
28
13
53
52
24
94
50

184
83
90
36
26
49

-
223
185
173
293
269

84
155
86
53

149
120
61

162
99

271
238
205

87
53

110

소 계 21개 기관 1,2182 ) 3,076

2. 공공부문 연구기관

환경부

문체부

정통부

(내무부)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문화정책개발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0
30

161
66

3. 기타기관

외무부

항만청

(재경원)

외교안보연구원(정부기구)
해운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
286
106

총 계 28개 기관 3,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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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2 1개 국가과제 가운데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제기된 과제

과 제 내 용

-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 일선 세무서의 세목별 조직을 단계적으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전담조직 마련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율

적 인력개발체계 확립

- 인력개발과 관련된 노동부·교육부 등의 조직·기

능 재검토

직업훈련과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가 주관하고

교육(직업교육포함)은 교육부에서 담당하여 산업인

력육성관련 정부조직이 이원화되는 문제를 해소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단계적 민영화 및 민간자격

제도 도입 등

- 벤처·중소기업중심의 발전

여건 조성

- 산업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 통상산업부 기능을 수

요자 중심으로 개편

인력·기술·자금·입지·판로 등 전담기능별 유

기적인 서비스체제 구축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방형으로 전환

민간과의 교류확대, 고위직에서부터 계약직 임용방

식 도입, 공무원·교사연금제도 개선, 차별적 공평

주의적 보수체계로의 전환 등

-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노령화시대 대비

- 중앙과 지방의 복지행정기능 배분을 단계적으로 추

진

단순·집행적이며 재정지출부담이 작은 업무는 지

방으로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포괄성 부여

- 사회보험에 민간보험 역할 증대

- 공공기관 소유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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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2 1개 국가과제 가운데 정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제기된 과제 (계속)

과 제 내 용

-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

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집행

기능 조정

위임권 회수제도 도입

능력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환경집행업무

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

-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

공급의 원활화

- 토지이용규제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주민의사에 부응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필

요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

용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 물류 및 대도시 교통체계

개선

- 건교부, 해양부, 통산부, 농림부 등에 분산 중복되

어 있는 물류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류정책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

-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교

통시설관리 및 운영의 통합화

현재 신호체계는 경찰청, 이면도로 관리는 각 구

청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교통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

- 물가구조개편과 유통구조

개선

-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중앙은행 독립성 제

고

- 공기업의 민영화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한

정부조직의 효율화

-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

- 과학기술처·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 등의 기술개

발 관련 업무의 통합·조정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체제 구축 및 정부출연 연구기

관 기능 전문화

- 36 -



21세기 국가과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작업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고승범 (재정경제원 서기관)

김근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호 (자유기업센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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